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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압력 가중 불가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막 … 선진국-개도국 대립각 첨예

산업자원부는 11월6일부터 17일까지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에 환경부, 외교

통상부, 농림부, 산자부 등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11월5일 발표했

다.

총회는 2012년 이후 선진국의 추가의무부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장기협력 대화체제 등 포스트 교토체제

의 논의가 본격화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논의가 국내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총회에서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개진할 방침이다.

의무부담은 현재 온실가스 감축 또는 동결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의무를 2012년 이후 어떻게 결정

할 지를 협의하는 것이고, 장기협력 대화체제는 개도국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선진국은 개도국들의 의무부

담을 주장하고 있지만 개도국은 부정적이다.

정부는 선진국 추가의무부담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선진국의 선도적 의무부담이 필요

하고 장기협력 대화체제는 개도국의 의무부담 논의와 연계돼서는 안되며 기술이전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

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 국가는 아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면서 온실가스 배

출량이 세계 10위에 달해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과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 등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체제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감축잠재량 분석, 감축실적 인센티브제도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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